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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에 활용된 주요 정책은 출산전후 

휴가 정책과 육아휴직 정책이며, 한국노동패널(KLIPS) 4차~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혼인 당시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인 여성이고,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

과 사용할 수 없는 집단을 나눈 뒤, 두 집단의 출산이행 기간(혼인~첫째아 생일 사이의 간격)과 3년 

내 자녀출산 가능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임금근로자들이 그렇지 못한 여성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

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혼인 후 3년 내 출산가능성에 있어서도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의 

출산가능성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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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초반 8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및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광범한 확산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게 된다. 특

히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사회로 접어든 

2001년 이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50만 명을 밑돌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매

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6년 출생아 수는 40.6만 명으로 1981년(86.7만 

명)의 절반수준을 밑돌게 되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

고 2016년에도 합계출산율을 1.17명 수준으로 15년째 초저출산의 지속이라

는 국가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통계청, 2017), 출산 관련 전문

가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에서 장래 출산율 상승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는 판단1)을 공유하고 있어(김현식, 2017a) 저출산 문제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

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출산 관련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 효

과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적 수단을 탐색하려는 맥락 속에서 출산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현식, 2017b). 특히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는 통계자료를 통한 미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실증분석들이 시

도되고 있으며(김정석, 2007; 민현주, 2007; 민희철, 2008; 박수미, 2008; 

정혜은･진미정, 2008; 김정호, 2009; 류기철･박영화, 2009; 민현주･김은지, 

2011; 김현식･김지연, 2012; 송헌재, 2012; 정은희･최유석, 2013; 김현식, 

2017b; 우해봉･장인수, 2017), 이를 근거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지목되는 가운데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또한 저출산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Becker, 1973; 천현숙 외, 2012; 이삼식 외, 2016).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게 되었으며, 이는 혼인지연, 

자녀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진 것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김두섭, 2007).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

1) 출산력 상승이 크지 않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의 원인으로는 출산력 장려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성역할 구분에 따른 여성의 부담, 출산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 젊은 층의 경쟁 강화 및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 미혼의 증가와 초혼 연령의 상승 등을 거론하였다(김현식,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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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는 출산에 부정

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9; 

최준욱･송헌재, 2010; 천현숙 외, 2012). 출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주체가 

여성(아내)이므로 출산을 전후한 몸의 회복시간 등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

으로 오랜 기간의 휴식 및 회복기간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단지 

이것 때문에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가 출산에 서로 다른 영

향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없다.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의 상충관계는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가능성, 가족친

화제도(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미비 등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녀양

육을 주로 여성(아내)이 담당해야 한다는 풍토가 여전하고, 일･가정 양립을 둘

러싼 여건이 서구에 비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자녀돌봄의 공

백을 야기하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취업 여성들은 출산

을 최대한 연기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이는 곧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출산지연･기피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김승권, 2004; 정성호, 2010; 장혜경 

외, 2007; 이혜정･유규창, 2011; 한영선･이연숙, 2015).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생활과 출산 및 자

녀 양육과 같은 가정생활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최근에 들어

서는 개념적으로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이나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일･생활균형(work and life balance)으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2006년 처

음으로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포함됨으

로써 일･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또 다른 목표를 갖게 되었다(박종

서･김문길･임지영,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근로자들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실제로 이것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여전

히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이혜정･유규창, 2011).

저출산 문제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면

서 1980년대 후반 주로 인구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저출산 관련 연구(그 중에

서도 저출산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경제, 사회, 보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교적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승희･김사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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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추진되기 시작한 정책들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포

함한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살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나 정책 

영향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출산을 둘러싼 

제도나 정책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인구정책의 속성상 그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는 기본적인 특

성 외에도 비교적 짧은 정책의 역사성, 자료축적 미흡 등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성호, 201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갱신되는 최저수준의 연간 출생아 수 등의 

뉴스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제도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도의 수혜가능성에 바탕을 둔 논쟁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 그리고 양성 간의 갈등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에 어떠한 영향

을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대

표적인 정책이자 가장 안정적인 제도적 틀을 갖춘 정책(박종서･김문길･임지

영, 2016)인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2)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의 활용가능성

이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난 15년간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자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2002년 22,711명

이던 출산전후 휴가자 수는 2016년 89,834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육아휴직이용

자 수는 2002년 3,763명에서 2016년 89,795명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한 지

원금액 또한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출산전후 휴가 지원 금액은 2002년과 

2016년 각각 22,602백만 원과 247,331백만 원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육아휴직 지원

금액의 경우 2002년 3,087백만 원에서 2016년 625,243백만 원으로 200배 이상 증가

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이처럼 제도의 활용인원이나 금액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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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출산력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규명은 인구학 출범 이래 핵심적인 관심사의 

하나였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와 출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1960

년대 이후 자녀출산에 대한 단편적 설명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화된 미시경제

적 관점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

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무렵 피임지식의 증대와 피임방법의 확산으로 출산에 

대한 조절이 용이해짐에 따라 출산행위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김두섭, 2007). 자녀출산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

정(선택)을 부각시킨 논의에서는 주로 자녀 또한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한 후 

‘자녀에 대한 수요(demand for children)’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Becker 

등을 중심으로 ‘가족경제학’이라는 별도의 학문영역이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김인철, 2014). 

Becker는 자녀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자 소비자의 선택

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효용함수(무차별곡선 및 예산제약) 개념을 활

용하였는데(Kim, 1987; 김선숙･백학영, 2014에서 재인용) 부부의 효용함수 

및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 1>

   <식 2>

(단, : 자녀 수, : 자녀 이외의 소비재의 양, : 자녀양육비용, 

: 자녀 이외의 소비재의 가격,  : 소득)

과 의 최적배분은 주어진 자녀양육비용(), 자녀 이외의 소비재의 가격

(), 소득( )의 제약을 염두에 둔 효용극대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









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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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수요는 자녀의 상대가격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여타의 조

건이 일정하다면) 자녀의 상대가격, 즉 자녀 이외의 소비재의 가격()에 대한 

자녀양육비용()의 증가는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다른 최종생산물

의 수요를 증가시킨다(Becker, 1994). Becker(1965 : 1993)는 자녀양육비용

()에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부모의 시간(주로 어

머니의 시간)이라는 간접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는 시장재화 및 서비스

와 부모의 시간이 결합된 가계생산물이라고 설명하였다(한영선, 2013).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살펴본다면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는 가구소득의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출산을 증가시킬 가능성(소득효과)과 함께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대체효과)을 동시에 

높이게 된다. 결국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여성(아내)의 경제활동

참가는 자녀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반대의 영향을 가져오기

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여성(아내)의 경제활동참

가와 출산 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

성(아내)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당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 및 양육

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 밖에 있는 기간의 길이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능성3)이다(Baizán, 2004; 박승희･김사현, 

2008에서 재인용). 이에 비추어보면 일･가정 양립 여건이 서구에 비해 열악하

고 자녀양육을 주로 여성(아내)이 담당해야 한다는 풍토가 만연해 있는 우리사

회에서 아내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부부 간 자

녀 양육에 대한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임신･출

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

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매우 크게 하고 있다

(배호중, 2017).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상당한 크기로 존재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 

간에 비양립성을 줄일 수 있다면 출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녀돌

3) 아직은 1차 노동시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공하고 있는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출산 이후 해당 일자리로의 복귀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경력단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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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보내는 취업한 어머니의 시간을 대체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출산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출산은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프랑스 등은 1960년대 이후 여성 노동참여 증가와 함께 관찰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한영선, 2013).

2. 선행연구 검토

1)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

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실제 출산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교한 이론적 논의들이 진전

됨에 따라 출산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자 한 시

도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들을 종합해보면 국가, 시대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인들이 존재

하는데 소득,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거주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배호중･한

창근, 2016).

일반적으로 소득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목되는데 소

득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인다는 최초의 이론은 Malthus에서 찾을 수 있다(공

선영, 2006; 김선숙･백학영, 2014에서 재인용). 그는 소득이 증가하면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기혼자는 금욕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Becker, 1960; 김두섭, 2007:30에서 재인용). 이러한 

단편적인 논의를 넘어 1960년대 들어 보다 정교화된 이론을 통해 소득의 변

화, 자녀의 효용, 기회비용 등의 개념을 차용해 자녀에 대한 수요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소득과 함께 교육수준 또한 출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제

시된다. 교육은 그 자체로도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치관, 소

득, 모성사망률, 피임지식, 혼인연령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서도 출산

과 관련성을 갖기도 한다(김두섭, 2007). 교육 이후 취업까지 함께 고려하면 

여성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출산에 부정적인 관련성을 가짐을 보인 연구들

이 상당한데(Hoffman, Thronton & Manis, 1978; Kohlmann, 2002) 이

는 교육수준이 높은 기혼여성일수록 자녀의 출산을 통해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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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이민아, 2013; Schultz, 1973).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있어 교육은 여성(아내)에게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역할을 부과하는데 

반해, 남성(남편)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중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

라 출산을 둘러싼 분석에 있어 흔히 남편의 교육은 ‘영구소득(permanent in-

come)’, 아내의 교육은 ‘기회비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Goldberg, 1975; 

김두섭, 2007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거주지 또한 출산을 둘러싼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인 중 하

나이다. 과거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출산력이 도시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농촌에서의 자녀 양육비용이 

도시보다 적게 든다는 점과 사람의 노동력을 통한 농사가 일반적이었던 과거

에는 자녀 또한 일손의 일부로 활용이 가능해 농촌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풀이되었다(정영숙, 2005:63). 개인 또는 가구를 둘러싼 지역의 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지역의 육아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정도나 양육친화적 환경 

등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Bauernschuster 

et al., 2013; 이삼식･최효진･정혜은, 2010).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심리적 요인 그리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도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이러한 논의들에도 불

구하고 특정 요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교

육과 소득 그리고 (가임)연령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출산에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며, 출산은 ‘가계’를 단위로 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의 어느 한 쪽의 요인뿐만 아니라 가계구성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야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배호중･한창근, 2016).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이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 간에 비양립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은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출산이 촉진 또는 증가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증분석을 통해서 이를 제시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해당 제도들이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북)유럽, 북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Gauthier & Hatzius(1997)는 1970~1990

년 사이의 OECD 22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아~셋째아의 출산에 영향을 

주는 가족지원제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성 휴가 기간과 모성 휴

가 급여 모두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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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두고 종합적 정책이 아닌 단순한 하나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 감

소추세를 변화시킬 정도로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다(허만형･이

정철, 2011에서 재인용).

미국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활용한 연

구에서도 모성휴가제도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음이 제시되어 해당 

자료의 20대 취업여성 표본(22세~28세) 분석을 통해 모성휴가제도의 활용가

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성휴가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출산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출산순위가 올라감

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veret & Whittington, 2001).

Duvander, Lappegard & Andersson(2010)은 1988~1999년 스웨덴 인

구등록자료(Swedish population registers)와 1993~2003년 노르웨이 인구

등록 거시자료(Norwegian population registers)를 이용해 부부의 육아휴

직 사용(남성과 여성 모두)과 출산 간의 관계를 사건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분석결과 아버지들의 부모휴가 사용은 추가출산(두 번째, 세 번째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은 셋째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삼식･최효진･정혜은, 2010에서 재인용).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사용 자체뿐만 아니라 제도의 이용기간의 

확대를 통해서도 이러한 제도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제도를 확대하거나 이용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는데 주로 사용기간의 확대라는 제도 변경에 대해 이

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출산을 둘러싼 휴가의 활용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Rønsen(2004)은 1988년 노르웨이 가족 및 직업조사(1988 Norwegian 

Family and Occupation Survey)와 1989년 핀란드 인구조사(1989 Finnish 

Population Survey)를 이용하여 부모휴가의 확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모휴가의 확대라는 제도적 변화는 출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첫 출산보다는 추가출산에 더욱 긍정적인 영

향을 가져옴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확대가 핀란드에서는 

첫 출산,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

르웨이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Lalive & Zweimuller(2005)는 1990년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개정(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정된 휴가를 적용받는 여성의 경우 출산 후 3년 이내에 

추가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4.9퍼센트 포인트(15%), 10년 이내에 추가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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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가능성이 3.9퍼센트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휴가 개정이 자녀 출산 시기뿐만 아니라 자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장하였다. Št’astná & Sobotka(2009) 또한 1989~2007년까지의 오스트

리아 출생통계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 1996년 및 2002년 부모휴가 규정의 

변화가 둘째자녀 및 셋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으로 출생아 수, 출산순위, 출산간격, 월별 출생코호트 등을 이용하여 

변경된 휴가규정을 적용받은 여성들의 출산순위별 출산율과 출산진도비

(parity progression ratio)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1990년의 부모휴가 개정

(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으로 인해 첫째자녀 혹은 둘째자녀 

출산 이후 26개월 이내에 둘째자녀 혹은 셋째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최효진･정혜은, 2010에서 재인용). 

이 외에도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은 추가자녀 출산을 촉진하여 자녀 간

의 터울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oem, Prskawetz & Neyer, 2001; 

Prskawetz & Zagagla, 2005) 자녀돌봄 휴가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여성의 

결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Higuchi, 

1996).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모성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Mamelle, Bertucat & Muno 1989; Chatterji & 

Markowitz, 2004; Guendelman et al., 2009).

국내의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미흡 등으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도 본래의 목적 

중 하나인 출산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삼식･최효진･정

혜은(2010)의 연구에서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이용해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이용경험에 따른 기대자녀 수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전후 휴가는 그 자체로 추가 출산을 유인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성보호를 통해 추가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예방하

여 간접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육아휴직의 경

우 고연령층에서의 초산이나 추가출산을 용이케 하여 기대자녀 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혜정･유규창(2011)은 여성관리자 패널조사(KWMP: Korean Women 

Manager Panel)를 이용해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포괄적으

로 묶어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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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개인이 지각하는 일･가정 양립은 출산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의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

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성을 살

펴보았다. 이들의 분석결과 비록 순수한 정책 효과로서 제한적이지만 출산전후 

휴가를 이용한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2배 가량 

높았으며,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3배 높게 나타났다.

Ⅲ. 이용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

1. 이용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

립 지원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가능

성이 여성의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KLIPS는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6).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패널자

료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혼인이나 출산이 활발히 일어나는 연령층에 초점을 

두고 축적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배호중･한창근, 2016).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패널자료가 구축된 KLIPS의 경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수의 

표본들이 혼인, 출산 등 중요한 생애주기 사건을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패널조사인만큼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가능

성을 함께 묻고 있어 이 연구의 분석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주로 임금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로 한정시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인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들 중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과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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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혼인 이후 그들의 출산이행기간을 살펴보았다.

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은 아내 또는 남편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가계’를 단위로 하여 남편과 아내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남편 또는 아내 중 어느 한 쪽의 특성만을 고려한 

분석보다는 부부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모형이 보다 높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

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가구번호 및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통해 아내

와 남편을 연결시킨 후 분석과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혼외 출산은 2% 이하로, 출산의 절대 다수는 혼인관계 속

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이상림, 2013) 이를 염두에 두고 가구번호 및 가구원과

의 관계를 기준으로 아내와 남편의 정보를 추출하여 KLIPS 4차~19차년도 자

료 중 처음 결혼하였다고 응답한 가구를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출산시점과 관련해서는 월(月) 단위로 측정한 

‘혼인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을 분석 시간(analytical time)으로 설정하

였다. 개인별로 비교가능한 출산시점을 설정함에 있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만 개인별로 교육

수준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학입학과정에

서의 재수나 재학 중의 휴학 경험 등으로 서로 다른 졸업시점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학 중에는 혼인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한국의 특성을 감안한

다면 단순히 출산 당시의 연령을 비교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2001년 이후 혼인을 경험한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였던 여성표본을 대상으로 이들의 혼인 후 첫 출산까지

의 기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 중 하나의 변수 값에라도 누락이 있으

면 그 사례는 제거하는 완전사례법을 사용하여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 결측 자

료를 다루는데 있어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

으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다

(Allison, 2002; 김현식, 2017b에서 재인용).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인 530명의 신혼여성(및 그들의 남편)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혼인~첫 출산 시점’ 사이의 기간에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의 이용가능성이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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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구성

1) 종속변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이용가능성이 실제 자녀출산과 어떠한 관련

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출산 상태로 이행할 확률

(hazard ratio)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자녀출산이라는 ‘사건(event)

의 발생여부’와 ‘출산까지 소요된 시간(이행기간)’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

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KLIPS에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질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4차년도(2001년) 

이후 새롭게 혼인한 부부를 추출하여 가구정보를 병합시킨 후 그들이 응답한 

‘혼인일자’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의 첫째아’로 

응답된 표본이 출생한 경우 첫째아의 생년월을 추출하여 월(月) 단위로 계산한 

둘 사이의 기간을 종속변수(=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로 설정하였다4).

자녀출산에 소요된 기간 외에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에 따라 특정한 기간 내에 출산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출산은 혼인 후 3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며 이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자녀를 계획하고 출산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이라 판단되어 혼인 이후 3

년 이상 추적조사된 가구 중 3년 내 출산을 경험한 가구는 1, 그렇지 않은 경우

는 0의 값을 부여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삼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에 따라 3년 내 출산 경험확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5)

4) 이처럼 자녀출산이라는 사건의 발생여부와 출산까지 소요된 시간을 동시에 고려한 자녀출

산 상태로의 이행확률을 산출함에 있어 중간에 표본이 이탈된 경우나 최종조사시점까지 출

산이 일어나지 않은 표본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측절단(right censoring)된 가

구임을 나타내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통해 이들을 구분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5) 특정기간 내 출산의 잣대로 ‘혼인 후 3년’이라는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상

당수의 첫 출산이 혼인 초기에 일어남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실제로 분

석대상 표본 중 출산을 경험한 가구의 24.3%는 혼인 후 1년 내에, 33.0%는 1~2년 사이에 

출산하였고, 18.1%는 2~3년 사이에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첫 출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혼인 후 3년 내에 상당수의 출산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규모 통계조사를 통해서

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통한 분석에

서는 평균 19.6개월(김두섭 외, 2007)이었으며,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에서는 초혼

부부의 첫째자녀 평균 출산 소요기간이 평균 15.0개월(통계청, 20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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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와 관련

해서는 두 휴가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KLIPS에서는 4차년도(2001년)부터 임

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직장에서 제공 여부와 

본인의 혜택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해당 제도를 제공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직장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다 할지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어 가변수를 생성하였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부 중 아내

(여성)의 혼인 당시 활용가능성만을 고려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경우 주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이기 때문

에 남편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까지 고려하고자 한다면 

남편이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어 다수의 표본이 분석에서 제

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남성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이용 사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남성은 극히 적어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그릇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 또한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아직까지는 주로 

남편(남성)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보다는 아내(여성)의 

활용가능성이 자녀출산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출산전후 휴

가 및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내(여성)를 기준으로 살폈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자녀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주 언급된 변수

들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의 특성과 관련한 변수들이 각각 동일한 형태로 대

응되도록 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은 

남편 또는 아내 중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영향력보다는 ‘가계’를 단위로 공동

의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감안한다면 남편과 아내라

는 가계구성원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6). 또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요인이

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 요인인지에 따라 출산에 상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제로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직업이나 노동시

6) 출산을 둘러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남편 또는 아내 중 어느 한쪽의 특성만을 고려하거

나 전체적인 가구특성(예컨대 가구소득)만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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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참여 혹은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의향 및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기존 연구들(Sorenson, 1989; Yang, 1993; Corijn, 

Liefbroer & de Jong Gierveld, 1996; Kreyenfeld, 2002; Stein, Willen 

& Pavetic, 2014)은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구분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우해봉･장인수,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의 혼인 당시 연령, 교육수준, 소득을 

분리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들 변수는 연속형의 변수로 활용하되 혼

인당시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가구별로 혼인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해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한 후 자연로그

(natural logarithm)를 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도 함께 분석

에 활용하였는데 신혼가구의 소재지, 가구의 금융자산 및 부채액 그리고 신혼

당시 자가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였다. 가구특성 변수 중 금액으로 

나타나는 변수의 경우 소득과 마찬가지로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

지수(CPI)로 실질화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 기초통계분석

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

2001년 이후 초혼을 경험한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인 여성(아내) 표본 및 가

구의 기초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대상 630 가구 

중 81.9%에 달하는 516 가구가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을 경

험한 가구의 ‘혼인 후 출산까지의 기간’은 평균 23.2개월(약 1.93년)이었다. 

또 다른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한 ‘혼인 후 3년 내 출산 여부’ 변수의 

경우 3년 이상 추적조사된 530 가구 중 73.4%에 달하는 389 가구가 혼인 이

후 3년 사이에 자녀출산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아내의 

연령은 28.1세, 남편 30.3세였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각각 

14.6년과 15.0년으로 전문대졸업 이상의 교육연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당시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아내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했을 

때 193.4만 원이었으며, 남편의 경우 평균 262.7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소득

이 70만 원 가량 높았다. 

가구특성 중 신혼가구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24.0%가 서울에 신접살림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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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으며, 30.2%는 광역시에, 42.7%는 시(市)지역에 거처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혼인 당시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평균 2,3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1,600만 원 가량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2.4%의 가구는 집을 소유한 상태로 신혼생활을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혼인 당시 여성(아내)의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

직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면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였던 여성(아내) 중 57.8%

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으로 나타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42.2%에 달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비율로 활용가능성이 나타났다.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에 

못 미치는 45.9%의 여성 임금근로자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역으로 54.1%의 여성 임금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해당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혼인 당시 여성 임금근로자)

변수특성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의 경우 %, 빈도) 

종속변수

첫 출산 경험 여부 81.9 516

혼인~출산까지의 기간(개월) 23.231 18.478

혼인 후 3년 내 출산 여부(N=530) 73.4 389

혼인 당시

아내특성

연령 28.127 3.009

교육수준(년) 14.622 1.760

ln(월소득) 5.153 0.592

  월소득(만 원) 193.435 80.681

혼인 당시

남편특성

연령 30.317 3.174

교육수준(년) 14.973 1.922

ln(월소득) 5.252 1.310

 월소득(만 원) 262.687 128.935

혼인 당시

가구특성

신혼가구 소재지1: 서울 24.0 0.427

신혼가구 소재지2: 광역시 30.2 0.459

신혼가구 소재지3: 시 42.7 0.495

신혼가구 소재지4: 군지역 3.2 0.175

ln(부채액) 3.214 4.027

  부채액(만 원) 2,300.46 5,4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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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혼인~출산까지의 기간(개월)’의 경우 N=516, ‘혼인 후 3년 내 출산 여부’의 경우 N=530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차이

여기서는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또 다른 종속변

수로 활용한 ‘3년 내 출산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2>에는 혼인 이후 3년 이상 추적조사된 가구(530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당시 아내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혼인 이후 

3년 내 자녀를 출산하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담겨있다. 

<표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차이

(단위: 명, %)

혼인 후 3년 내 미출산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검정통계량( )

출산전후 휴가

(N=530) 

활용불가능 76 (33.9) 148 (66.1)
10.661***

활용가능 65 (21.2) 241 (78.8)

육아휴직

(N=530)

활용불가능 94 (32.1) 199 (67.9)
10.070***

활용가능 47 (19.8) 190 (80.2)

주: *** p<0.01, ** p<0.05, * p<0.1

우선 출산전후 휴가의 활용가능성에 따른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던 여성임금근로자의 경우 

66.1%가 출산을 경험한 반면 33.9%는 무자녀 상태가 지속되었다. 반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임금근로자의 

87.8%는 혼인 후 3년 내에 자녀출산 경험이 있어 출산전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이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해

변수특성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의 경우 %, 빈도) 

ln(금융자산액) 5.126 3.199

  금융자산액(만 원) 1,610.49 3,939.17

자가보유 여부(자가=1, 기타=0) 32.4 204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 57.8 364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45.9 289

N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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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출산경험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0.661).

이어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에 따른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여부를 살펴

보았다. 혼인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여성임금근로자의 경우 

67.9%만 출산을 경험한 반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

다고 응답한 여성임금근로자의 80.2%가 혼인 후 3년 내에 자녀출산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의 출산가능성

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10.070).

Ⅳ.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와 출산 이행

1. 혼인 후 첫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생존자 함수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였던 아내를 대상으로 혼인 이후 첫째아 출산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는 우선 Kaplan-Meier 추

정방법을 통해 혼인 이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존자 함수

(survivor function)를 산출하여 도식화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전후 휴가이나 

육아휴직을 활용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출산가능성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았다. 

Kaplan-Meier 추정방법은 특정 상태의 변화 발생(=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계산에서는 승법극한(product-limit) 추정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상태의 변화가 해당 측정 시점()을 지나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존자 함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한준, 2005; 오

지혜･임정재, 2016에서 재인용).

 
∏

    
  <식 1>

(: 시점 에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의 수, : 시점 에 위험집합에 속해있던 경우의 수)

본 연구에서는 첫 출산을 경험한 경우(=첫자녀가 태어난 경우) 사건(event)

이 발생한 것으로 삼으며,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이 분석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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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존기간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존기간은 월(月) 단위로 환산

한 기간을 이용하였으며, 표본이탈 등의 사유로 우측으로 절단된 표본(최종조

사 시점까지 무자녀 상태인 경우에도 우측절단된 것으로 간주)에 대해서는 절

단된 변수임을 나타내는 가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특성 차이에 따른 집단 간(여기서는 제도 활용가

능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출산 이행 상태로의 변화 양상 차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산출된 생존자 함수는 살펴보고자 한 특정한 요인

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만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그 외의 변수들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임에 유의해야 한다.

1)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출산 이행: K-M Curve

먼저 출산전후 휴가를 중심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에 혼인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 이행 상태로의 변화 양상의 차이를 

Kaplan-Meier Curve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

서 가로축은 혼인 후 경과기간(月)이며, 세로축은 생존확률(=무자녀 상태로 남

아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그림 1] 출산전후 휴가 활용 가능여부에 따른 첫 출산에 대한 생존자 함수

두 집단 모두 혼인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누적되어 무

자녀 상태로 남아있는 가구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파란실선)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집단(=빨간점선)에 비해 

혼인 후 기간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산을 경험해 생존자 함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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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차이가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한 차이인지 살피고자 Log-Rank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22.64).

2)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출산 이행: K-M Curve

앞에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의 차이에 따른 출산 이행가능성의 차

이를 살펴보았다. 이어 여기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에 혼인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 이행 상태로의 변화 

양상의 차이를 Kaplan-Meier Curve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는 육아휴직 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첫 출산에 대한 생존자 함수를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녹색실선)의 경

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집단(=주황점선)에 비해 혼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산을 경험해 생존자 함수가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차이는 Log-Rank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20.10).

[그림 2] 육아휴직 활용 가능여부에 따른 첫 출산에 대한 생존자 함수

2. 첫째아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앞에서 살펴본 Kaplan-Meier 추정방법을 통한 사건발생 양상에 대한 차이 

분석은 각 계층(strata)별로 사건 이행 가능성의 차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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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분짓고자 했던 특성 외의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

에서 그에 따른 차이 정도만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앞서 제시

한 [그림 1]과 [그림 2]의 경우에도 다른 요인들은 통제하지 못한 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활용가능 여부만 구분하여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는 한

계가 있다. 

출산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혼인과 출산이라는 두 사건 간의 시간 간격(time 

interval) 또한 부부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plan-Meier 추정방법을 이용한 분석은 부부를 둘러싼 

다른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양한 속성이 특정한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분

석방법의 하나로 Cox의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측 절단된 표본이 존재할 때에도 다양한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치성을 가진 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데(박재빈, 

2006; 전현중 외, 2009; 황창하･심주용, 2012) 본 연구에서는 최종 조사시점

까지 출산한 경험이 없는 우측절단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누락

시키지 않고 일치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Cox의 비례위험모형에 이용되는 해저드 함수()는 사건이 관찰시점()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관찰하고자 했던 특정한 사건(여기서는 출

산)이 특정시점()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이다(김양진, 2013:20). 여

기서는 무자녀 상태에 있다가 자녀를 출산한 상태로 이행(탈출)을 하는 경우가 

해저드에 해당하며 특정시점()에서 유자녀 상태로 이행할 조건부 순간탈출확

률은 <식 2>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  lim∆→∆
  ≤ ≤ ∆    

<식 2>

이는 또한 아래의 식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는데 사건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벡터()를 가지는 관측치의 특정시점()에서의 해저드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전현중 외, 2009). 여기서  는 시기의 기본위험

(baseline hazards)이라고 불리며, 이는 설명변수들이 0의 값을 가질 때의 위

험을 나타낸다(김현식, 2017).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무자녀→유자녀’ 상태로

의 이행을 살펴본 것이므로 (+)의 계수값은 출산으로의 이행에 대한 위험배율

(hazard ratio) 또는 상대적 위험(relative risk) 확률이 높음을 나타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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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수값은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   
  ⋯   <식 3>

1)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 

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을 살펴보기 위해 서

로 다른 세 가지의 모형을 설계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모형 Ⅰ]에

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가변

수만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Ⅱ]는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

뿐만 아니라 아내 및 가구특성을 함께 고려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어 [모형 

Ⅲ]에서는 남편의 특성까지 동시에 고려하였다.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출산전후 휴가 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자녀 출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남편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 [모형 Ⅲ]을 기준으로 보다 자세히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비가 1.365로 이

는 출산 위험이 약 36.5%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의 변수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내와 남편 모두 혼인 당시의 소득 변수는 (+)의 값을 나타

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혼인 당시의 교육수준 또한 

아내와 남편 모두 (+)의 값을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 신혼가구의 소재지에 따라 출산 위험에 차이가 있었

는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서울이나 시지역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에 

첫 거주지를 마련한 신혼부부의 경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에 신혼집을 마

련한 신혼부부에 비해 출산 위험이 약 27.8% 낮았으며, 시(市)지역 신혼부부

의 경우에도 출산 위험이 20.6% 가량 낮았다. 혼인당시 부채액과 금융자산액

의 경우 각각 (-)와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

었다. 신혼 당시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큰 주택의 경우 이를 

소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출산 위험이 약 29.1% 높았다. 



<표 3>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와 첫 출산 상태로의 이행(Proportional hazard model)

혼인 당시

특성
변수명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추정치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추정치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추정치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 0.419*** 0.090 1.520 0.336*** 0.100 1.399 0.312*** 0.101 1.365

아내

특성

연령 0.000 0.016 1.000 0.002 0.019 1.002

교육수준(년) 0.040 0.026 1.041 0.019 0.032 1.020

ln(월소득) 0.112 0.089 1.118 0.107 0.088 1.113

남편

특성

연령 - - - -0.002 0.017 0.998

교육수준(년) - - - 0.027 0.030 1.027

ln(월소득) - - - 0.074* 0.039 1.077

가구

특성

소재지1: 군지역 0.087 0.257 1.090 0.119 0.260 1.126

소재지2: 시지역 -0.235** 0.104 0.791 -0.230** 0.104 0.794

소재지3: 서울 -0.309** 0.124 0.734 -0.326*** 0.125 0.722

소재지4: 광역시(기준변수) - - - - - -

ln(부채액) -0.016 0.012 0.984 -0.021* 0.012 0.979

ln(금융자산액) 0.010 0.014 1.010 0.003 0.015 1.003

자가보유 여부 0.243** 0.099 1.275 0.255*** 0.099 1.291

모형검정

통계량

-2Log L 5765.066 5745.748 5740.686

AIC 5767.066 5765.748 5766.686

SBC 5771.313 5808.210 5821.885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Likelihood Ratio 21.954*** 41.272*** 46.335***

Score 21.798*** 40.856*** 45.540***

Wald 21.490*** 40.491*** 45.174***

N 630 630 630

주: *** p<0.01, ** p<0.05, * p<0.1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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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당시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 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앞서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에 따라 자녀출산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혼인 당시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에

서도 앞선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

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

서도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변수는 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

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자녀 출산가능성이 높았다. 가구 및 남편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 [모형 Ⅲ]을 기준으로 보다 자세히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육아휴

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비가 1.297로 이는 출산 위험이 

약 29.7% 높음을 의미한다. 

그 밖의 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혼인 당시 출산

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첫 출산 이행기간 분석에서와 계수값의 부호

와 유의도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남편의 혼인 당시의 소득 

변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남편의 높은 

소득은 자녀출산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 신혼가구의 소재지에 따라 출산 위험에 차

이가 있었는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 신혼부부에 비해 서울이나 시지역에 

신혼집을 마련한 이들의 경우 출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과 시지역에 첫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에 신

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에 비해 출산 위험이 각각 27.5%와 20.0% 가량 낮았

다. 아울러 자가를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출산 위험이 약 

27.5% 높았다.



<표 4>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와 첫째아출산 이행(Proportional hazard model)

혼인 당시

특성
변수명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추정치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추정치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추정치

()
표준오차

Hazard 

Ratio

육아휴직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0.388*** 0.089 1.475 0.281*** 0.098 1.324 0.260*** 0.100 1.297

아내

특성

연령 -0.004 0.016 0.996 0.001 0.019 1.001

교육수준(년) 0.035 0.026 1.036 0.014 0.032 1.014

ln(월소득) 0.143* 0.089 1.154 0.133 0.087 1.143

남편

특성

연령 - - - -0.005 0.017 0.995

교육수준(년) - - - 0.027 0.030 1.028

ln(월소득) - - - 0.076** 0.038 1.079

가구

특성

소재지1: 군지역 0.089 0.258 1.093 0.130 0.260 1.139

소재지2: 시지역 -0.228** 0.104 0.796 -0.223** 0.104 0.800

소재지3: 서울 -0.305** 0.124 0.737 -0.322*** 0.125 0.725

소재지4: 광역시(기준변수) - - - - - -

ln(부채액) -0.016 0.012 0.984 -0.021* 0.012 0.980

ln(금융자산액) 0.014 0.014 1.014 0.007 0.015 1.007

자가보유 여부 0.229** 0.099 1.257 0.243** 0.099 1.275

모형검정

통계량

-2Log L 5768.151 5749.039 5743.529

AIC 5770.151 5769.039 5769.529

SBC 5774.397 5811.500 5824.728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Likelihood Ratio 18.870*** 37.981*** 43.492***

Score 19.362*** 38.184*** 43.265***

Wald 19.130*** 37.883*** 42.997***

N 630 630 630

주: *** p<0.01, ** p<0.05, * p<0.1

1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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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와 3년 

내 출산가능성

앞에서는 혼인 후 자녀출산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산전후 휴

가 또는 육아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출산전후 휴

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3년을 기준으로 삼아 혼인 이후 3년 이상 추적조

사된 가구를 대상으로 이 기간 내에 출산을 경험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7). 구

체적으로는 혼인 후 3년 내 출산한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

여 다음과 같이 이항로짓(Binary Logit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는 자녀를 출산했을 확률을 나타내고,  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을 확

률을 의미한다.

log

  아내특성  남편특성  가구특성 
 제도 활용 가능성  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3년 내 출산 경험 여부 

또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모형을 설계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형 Ⅰ]에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혼인 당시 출산전

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가변수만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Ⅱ]는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아내 및 가구특성을 함께 고려

7) 비록 ‘3년’이라는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첫 출산은 혼인 후 3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이삼식 외, 2005; 김두섭 외, 2007), 

이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자녀를 계획하고 출산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이라 판단된

다. 따라서 이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해당 기간 동안의 출산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혼인, 출산을 둘러싼 연령규범이나 순서규범 등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사회에서 해당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음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자녀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제Ⅳ장에서 실시한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가능성에 따른 출산속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제Ⅴ장에서 시도하고자 한 혼인 이후 특정기간(여기서는 

3년) 내의 자녀출산에 일⋅가정 양립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와 출산 간의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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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어 [모형 Ⅲ]에서는 남편의 특성까지 동시에 고려하

였다.

1)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3년 내 출산가능성

<표 5>에는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3년 내 출산 경험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혼인 후 3년 내 자녀를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 및 남편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해 분석을 시도한 [모형 Ⅲ]을 기준으

로 보다 자세히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

로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가능성이 1.6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혼인 당시 아내와 남편의 소득

이나 교육수준은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

었다.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신혼가구의 소재지에 따라 3년 내 출산가능

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서울이나 시

지역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3년 내 출산가능성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과 시지역에 첫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에 신

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에 비해 3년 내 출산가능성이 각각 53.6%(= )와 

45.7%(= )가량 낮았다. 혼인 당시 부채액과 금융자산액의 경우 각각 (-)

와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으며, 자가보유 

또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5>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와 혼인 후 3년 내 출산가능성에 대한 분석

변수명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             

상수항 0.666*** 0.141 22.298 -1.333 1.278 1.088 -2.465* 1.465 2.832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활용가능 여부 0.644*** 0.199 10.511 0.550** 0.220 6.268 0.538** 0.223 5.834

혼인당시

아내특성

연령 0.005 0.037 0.016 -0.022 0.044 0.254

교육수준(년) 0.124** 0.060 4.239 0.105 0.072 2.105

ln(월소득) 0.112 0.169 0.439 0.126 0.170 0.550

혼인당시

남편특성

연령 - - - 0.048 0.040 1.461

교육수준(년) - - - 0.021 0.066 0.103

ln(월소득) - - - 0.074 0.076 0.953

혼인당시

가구특성

소재지1: 군지역 0.479 0.799 0.359 0.477 0.801 0.354

소재지2: 시지역 -0.610** 0.251 5.911 -0.611** 0.252 5.882

소재지3: 서울 -0.717** 0.287 6.256 -0.768*** 0.291 6.963

소재지4: 광역시(기준변수) - - - - - -

ln(부채액) -0.035 0.026 1.783 -0.039 0.027 2.154

ln(금융자산액) 0.017 0.032 0.275 0.010 0.033 0.102

자가보유 여부 0.099 0.228 0.186 0.096 0.229 0.174

AIC 607.463 607.897 611.094

SIC 616.009 654.898 670.914

-2log L 603.463 585.897 583.094

Likelihood Ratio 10.572*** 28.138*** 30.941***

Score 10.661*** 27.278*** 29.959***

Wald 10.511*** 25.837*** 28.236***

N 530 530 530

주: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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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당시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3년 내 출산가능성

<표 6>에는 혼인 당시 임금근로자였던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에 따

른 3년 내 출산 경험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도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변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임금근로자

들에 비해 혼인 후 3년 내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서도 가구 및 

남편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해 분석을 시도한 [모형 Ⅲ]을 기준으로 보다 자

세히 결과를 살펴보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서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가능성이 

1.67배(=) 가량 높았다. 여기서도 혼인 당시 아내와 남편의 소득이나 교

육수준은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어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신혼가구의 소재지에 따라 3년 내 출산가능

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서울이나 시

지역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3년 내 출산가능성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과 시지역에 첫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기준변수로 삼은 광역시에 신

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에 비해 3년 내 출산가능성이 각각 54.5%(= )와 

46.3%(= ) 가량 낮았다. 여기서도 혼인 당시 부채액과 금융자산액의 경

우 각각 (-)와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으

며, 자가보유여부 변수 또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6>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와 혼인 후 3년 내 출산가능성에 대한 분석

변수명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              

상수항 0.750*** 0.125 35.913 -1.086 1.298 0.700 -2.189 1.492 2.153

육아 휴직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0.647*** 0.205 9.915 0.541** 0.227 5.667 0.510** 0.229 4.957

혼인 당시

아내 특성

연령 0.002 0.037 0.002 -0.022 0.044 0.247

교육수준(년) 0.109* 0.061 3.185 0.087 0.073 1.418

ln(월소득) 0.133 0.166 0.640 0.148 0.168 0.784

혼인 당시

남편 특성

연령 - - - 0.042 0.040 1.115

교육수준(년) - - - 0.029 0.066 0.192

ln(월소득) - - - 0.072 0.076 0.903

혼인 당시

가구 특성

소재지1: 군지역 0.454 0.798 0.324 0.460 0.799 0.331

소재지2: 시지역 -0.626** 0.251 6.209 -0.622** 0.252 6.109

소재지3: 서울 -0.743*** 0.287 6.699 -0.787*** 0.291 7.314

소재지4: 광역시(기준변수) - - - - - -

ln(부채액) -0.035 0.026 1.837 -0.040 0.027 2.244

ln(금융자산액) 0.024 0.032 0.580 0.018 0.032 0.305

자가보유 여부 0.095 0.228 0.172 0.095 0.229 0.173

AIC 607.784 608.409 611.904

SIC 616.330 655.411 671.724

-2log L 603.784 586.409 583.904

Likelihood Ratio 10.251*** 27.625*** 30.131***

Score 10.070*** 26.490*** 28.946***

Wald 9.915*** 25.168*** 27.363***

N 530 530 530

주: *** p<0.01, ** p<0.05, * p<0.1

1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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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함의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교육, 문화 등 우

리 삶을 둘러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국민들

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광범위하

고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 

중에서도 출산율의 변화 및 출산을 둘러싼 정부정책의 변화일 것이다(배호중･
한창근, 2016). 특히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

로 등장하였다(박승희･김사현, 2008; 김태헌, 2012).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또는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이후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대책도 본격적으로 구체화되

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목표하고자 했던 출산율

의 괄목할만한 상승에는 이르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초저출산 국가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면

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확산하거나 확충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

한 제도적 노력들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상태로 

머물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매년 갱신되는 최저수준의 연간 출생아 수 등의 뉴스와 이를 막기 위한 정

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제도

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저출

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 또한 상당히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책 또한 이전에 비해 상당히 확충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일･
가정 양립 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의 효과성이나 수혜가

능성에 따른 논쟁이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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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

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에 어떠한 영

향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

책인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4

차~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인 여성을 대상

으로 이들 중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과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로 나누어 혼인 이후 그들의 출산이행기간(혼인~첫째아 생일 사

이의 간격)과 3년 내 자녀출산가능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 여성(아내)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 가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

여 분석해 본 결과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임금근로자들이 그렇지 못한 여성임금근로자들에 비

해 출산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가

능성이 36.5% 가량 높았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 임금근로자에 비

해 29.3%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혼인 이후 3년 내 출산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근로자들의 출산가능

성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는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임금근로

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혼인 후 3년 내 출산 경험 가능성이 1.67배 

가량 높았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 또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

해 3년 내 출산 경험 가능성이 1.67배 가량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

직을 중심으로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

구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도 본래의 목적인 중 하나인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된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비록 해당제도들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활용인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여성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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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여전히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전후 휴

가의 경우 57.8%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45.9%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혼인 당시 일자리의 경우 혼인 및 출산 등으로 인

해 겪을 가능성이 상당한 경력단절 이후의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일자리에서 조차 해당 제도

들의 활용가능성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가임기 여

성 근로자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해당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더욱 낮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가임기 여성 근로자들

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또한 저출산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

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 중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활

용가능성이 개별 가구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대표성 있는 통계자

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저출

산 문제가 본격화된 최근에 혼인을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여성근로자

(아내)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구특성 및 남편의 특성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대해 단순히 제도의 활용가능 여부만

을 살폈을 뿐 이용가능기간이나 소득대체율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요인들은 고

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며, 근로의 질이나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이러한 한계와 함께 출산 후 근로지속(복귀) 여부나 출산의향, 추가출산 

등에 대한 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된다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과 출산 간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

함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2018년 1월 29일 ■ 심사일：2018년 3월 6일 ■ 수정일：2018년 3월 12일  ■ 게재확정일：2018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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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Leave Usability on Childbirth: 

Focusing on New-Married Women

Ho-Joong, Bae*･Jae-Yeong, 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the institutional support 

policies for women’s work-family balance, which was emphasized as a 

method of coping with the issue of the low birthrate, affected the actual 

childbirth. In particular, it analyses the effect of the usability of such 

systems as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leave-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ies for the work-family balance-on the actual 

childbirth. For this purpose, the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of the 4th to 19th years were us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to-childbirth period (between the date of 

marriage and the birthday of the first child) and in the likelihood of 

childbirth within three years between female wage earners able to use 

maternity,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leave and those unable to use them 

at the time of marriage.

At the time of marriage, the female wage earners expected to be able to 

use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were relatively more likely to have 

childbirth than those expected to be unable to use it; the female wage 

earners expected to be able to use childcare leave were also more likely 

to have childbirth than those expected to be unable to use it. The female 

wage earners able to use these systems were also more likely to have 

childbirth within three years after marriage than those expected to be 

unable to use th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mpirically analyses the positive 

effects of maternity and parental or childcare leave usability on childbirth 

among female wage earners and reconfirmed that the institutional support 

for women’s work-family balance, which was emphasized as a method of 

coping with the issue of the low birthrate, is justifiable.

Keywords :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work-family balance, childbir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childcare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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